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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론

1.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배경

근로시간 단축은 다른 선진국 및 후발산업국의 근로시간에 비해 장시간 근로를 하

는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을 위해 오랫동안 제기되어왔던 문제

- IMF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고실업을 해소하는 일자리 나누기를 중심으로 근로시

간 단축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오다가 경제가 호전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과제에 초점을 두고 노동계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요구

- IMF 경제위기 당시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조직된 노사정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근로시간 단축을 선정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채택하면서, 노사정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근로시간위원회」를 '98년 상반기 중 구성하여

이 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간 의견의 절충과, 외국의 사례를 분석을 통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의 제도를 고안하고 노사간의 합의를 이끌

어내기 위하여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설치

- 노·사·정 대표들은 특위를 발족시키면서 근로시간 단축문제, 관련임금 및 휴

가·휴일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하고, 노사 동반성장을 전제로 연내에 입법을 추진

토록 합의

2000년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시간제도 개선에 관

한 특위에서의 기본합의를 채택

- 기본합의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에 걸

맞도록 근로시간 단축 및 관련임금, 휴가·휴일제도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기본

목표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연간 일하는 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줄이는 점 등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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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측은 업종과 규모를 감안한 근로시간단축 추진일정을 받아들였고, 사용자

측은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수용하여 기본합의에 이르게 됨

- 그러나 휴가·휴일제도 개편, 단축일정 마련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있어 노사간

의 주장과 견해가 격차를 보이고 있어 2001년 7월 현재까지도 이들의 의견을 절

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노동조합 측이 주장하는 요지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와 높은 산업재

해 비율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미에서, 또한 부수적

으로 고용유지 및 창출을 촉진시킨다는 관점에서 근로시간 단축, 구체적으로는 주

5일 근무제(토요휴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

반면 사용자 측에서는 이러한 근로시간의 단축이 기업의 노동비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휴가와 휴일제도의 수정, 토요휴무에 대한 무급제 등의 도입으로 노동비용

의 상승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도입을 원하고 있음.

- 2 -



◇ 근로시간 단축관련 기본합의문 (2000 . 10 . 23 노사정위원회 )

이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경제·사회·문화의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 관련 제도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이 2,500시간
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및 창의력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관련 임금 및 휴일·휴가제도 등을
개선할필요성이크다는점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 및 관련 임금, 휴일·휴가제도 등을 개선하여 노
동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노사 동반 성장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자 2000년 5월
17일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의 2000년 10월 21일 합의를 토대로 근로
자는 물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기업의 경쟁력 확
보를 위해 국제기준에 걸맞도록 근로시간단축 및 관련 임금, 휴일·휴가제도를 개선하
기로 합의하였다.
근로시간단축 및 관련 임금, 휴일·휴가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향하는 기본목표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연간 일하는 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다.
이를위하여우리는 근로기준법의조속한개정을 통해법정근로시간을주당 40시간으로단
축하여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휴일·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
정하고, 실제 사용하는 휴일·휴가 일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고 산업생산에 차질
이 없도록 노사가 합심하여 개선된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앞으로 우리는 과거의 수량 위주의 경영방식으로부터 창
의적이고 활력 있는 생산체제로 탈바꿈해 나갈 수 있도록 의식과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
록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국민의 삶의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
로 사회 각 부문의 관련 제도 및 관행이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 하
였다. 학교의 수업제도 등이 바뀌어야 하며 올바른 여가문화의 정착과 국민의 자기계발 기
회확대를위한다각적인준비와 관련 제도 개선조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 개혁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산업의 경쟁력 제
고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현재 연간 2,497시간에 달하는 근로자의 일하는 시간을 근로시간단축 및 관련 임금, 휴
일·휴가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2,000시간 이하로 줄이도록 한다.

1. 근로시간제도 개선은 근로자에게는 삶의 질 향상 및 창의력을 드높이는 한편 고용 및 교
육훈련 기회의 확대를, 사용자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생
(相生)의 개혁이 되도록 추진한다.

1. 근로시간제도 개선은 경영·고용시스템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며, 국제기준에 걸맞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
록 한다.

1. 정부가 연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
로 단축하여 우리 사회에 빠른 시일 내에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도록 한다.

1. 장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시간당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간외·휴일근로의
자율적 축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하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1. 정부는 근로시간단축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우리 사회에 주 5일 근
무제가 순조롭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수업 주 5일제, 교육훈련 및 여가시설의
확충 등 사회적 환경의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1. 근로시간 단축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 모두의 의식과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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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

쟁점 노동계 경영계

법정근로시간
-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 휴일 및 휴가제도 등 7개 항목을

조정하고 근로시간을 단축

근로시간 단축의

일정

- 즉시 시행(또는 짧은 기간 내 단

계별 시행)

- 상당한 유예기간을 전제로 단계별

시행

임금보전 - 임금보전원칙을 법률에 명문화
- 임금 보전에는 동의하지만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은 전례가 없음

주휴제
- 현행 유급 주휴일제 유지, 무급

화시 임금보전
- 유급 주휴일제의 무급화

생리휴가 - 현행 유급생리휴가제도의 존속 - 제도의 폐지 또는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 일ㆍ주ㆍ월 단위 근로시간의 상

한선의 엄격한 규정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

근로시간 제도의

적용범위

- 적용제외 범위와 특례대상의 확

대 반대

- 적용제외 범위를 확대(관리사무직,

전문직, 연봉제 근로자 등)

초과근로시간

- 일ㆍ월 단위 초과근로 한도를 설

정하고 주단위 초과근로한도를 1

주 10시간으로 축소

- 시간외 근로수당 할증율 인상(누

진 할증율 도입) 또는 현행 유지

- 주당 초과근로 상한선을 15시간으

로 확대

- 시간외 근로수당 할증율을 2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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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노동계 경영계

탄력적

근로시간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계절적 특

성이 있는 산업 근로자들의 소

득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ㆍ주ㆍ월단위 상한선 규정

-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연월차 휴가

- 월차휴가 현행유지

- 연월차 휴가 통합시 최소일수 규

정하고 가산휴가 유지

- 상한선은 책정하지 말 것

- 비정규직과 1년미만 근속자에 대

한 고려

- 월차휴가 폐지

- 일률적 연차휴가(가산휴가 폐지)

- 연차휴가의 상한선 책정

자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자료집), 2000

관련 신문기사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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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

근로시간의 단축은 한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고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동시

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경제적 현상

- 서구 선진 산업국가에서는 근로자 또는 인간의 삶의 질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

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됨과 동시에 실근로시간의 단축이 병행되어 옴.

최근에는 높은 실업률에 대한 워크쉐어링의 개념과 지역사회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삶

의 질 향상의 개념에서 근로시간의 단축이 논의되고 있음.

- 일부 국가(예; 프랑스)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근

로시간의 단축을 추진

- 일본의 경우 경제발전과 높은 소득수준에 걸맞지 않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곱지 않은

국제적 시선과 토요휴무제를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비확대 즉 내수진작을

고려하여 정부 주도하에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선진 산업국가들 뿐 아니라 후발 산업국가의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에도 상대적으로 장시간을 일할 뿐 아니라 많은 초과근로를 하고 있음.

- 전체 취업자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연간 실근로시간은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

덴 등 유럽국가들이나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 비해 약 600∼1,000시간 길며,

홍콩과 대만에 비교하더라도 높은 수준

- 특히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정상근로시간의 1/4 수준에 육박하는 방

식의 근로관리 구조는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와 산재 위험 확률의 상승 등 기업경쟁력

을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OECD 각국의 근로자들의 연간 총근로시간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그 어

느 나라보다도 더욱 긴 시간을 일하고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음.(<표 2> 참조)

- 연간 2000시간 이상의 총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체코뿐인데, 체코

와도 약 400시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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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1,400∼1,800시간의 연간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만이 1993년 이후 근로시간이 증가하며 99년 기준으로 1976시간을 기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우선 이 OECD국가들과 비교했을 경우 토요일 근무가 존재하

고, 휴가소진일수가 겨우 40% 달하는 한편 초과근로를 상시적으로 하는 등 다른 국가

와의 비교에서 장시간 근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건을 모두 가지고 있음.(<표 3>,

<표 4>)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처럼 산업화와 소득의 증대가 이루어지면서 저절로 실근로

시간이 감소된다면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근로의 미덕을 근로의 양으로 생각되는 관

습을 가지고 있으며

- 저임금 저가격을 경쟁력의 핵심요인으로 삼았던 과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기

업이 많고

- 더군다나 IMF 경제위기를 거치며 보유인력의 최소화를 구조조정의 목표로 하는 기업

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장시간 근로의 경향은 더욱 증가하여 기존 근로자의 부담을 증

가시키고 있음.

한편 급변해 가는 국제경제환경과 심화되어 가는 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성공하기 위해

각국의 기업들은 가격경쟁력에서 벗어나 지식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

이고 있음.

- 그 중의 핵심은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유지이며

- 이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근로시간관리를 포함한 인적자원관리의 효율화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일부를 제외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 이러한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외국 기업들과 같은 조건하에서 경쟁할 때 근로시간 관리를 포함한 인적자원관리의 선

진화는 필수

우리의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이 과연 과거 70년대 전후의 서구국가들과 큰 차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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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질문과 함께 위에 언급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요원한 기대이며,

- 가장 효과적으로 실근로시간을 낮추는 방식은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의 도입

이라는 결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지식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국제경쟁시대에서 여전히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혁의 주요 부분이 효율

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포함한 경영방식의 개선, 신기술의 개발 그리고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이라면 근로시간의 단축은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조정 및 기업개혁을 위한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

우리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

의 당위성은 분명히 존재하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쟁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이냐가 관건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경제적으로 어떤 경제주체에 어떤 형태로 또한

어떤 규모로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 또한 사회적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 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발견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

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내지는 전략을 찾아내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본 보고서는 다음 장에서부터 근로시간이 각 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조망해 보고 그 결과로부터 긍정적인 효과의 극대화와 부정적인 효과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어떤 것인지 분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제 II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제도의 도입이 과거에 어떤

결과를 산출했고, 만약 현재의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발생했을 때 임금(비

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전망

- 제 III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경영활동과 인적자원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 가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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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IV장은 금전적 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국민생활을 통해 간접적으

로 미치는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전망

- 마지막으로 제 V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여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인 효

과가 국민경제의 선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정리

<표 2> 연간 근로시간의 국제비교

- 전체취업자 기준- 단위: 시간

1973 1979 1983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호 주 1,904 1,852 1,869 1,876 1,867 1,866 1,860 1,864

캐 나 다 1,867 1,836 1,783 1,790 1,780 1,787 1,777

체 코 2,064 2,066 2,067 2,075 2,088

핀 란 드 1,837 1,787 1,728 1,730 1,737 1,730 1,727

프 랑 스 1,904 1,806 1,712 1,657 1,614 1,608 1,605 1,604

독 일 1,616 1,557 1,545 1,546 1,554 1,556

서 독 1,868 1,745 1,705 1,593 1,534 1,523 1,524 1,531 1,535

아이슬란드 1,832 1,860 1,839 1,817 1,873

아탈리아 1,722 1,699 1,674 1,635 1,636 1,640 1,648

일 본 2,201 2,126 2,095 2,031 1,884 1,892 1,864 1,842

한 국 2,734 2,514 2,484 2,467 2,436 2,390 2,497

멕 시 코 1,833 1,901 1,927 1,878 1,921

뉴질랜드 1,820 1,843 1,838 1,823 1,825 1,842

노르웨이 1,514 1,485 1,432 1,414 1,407 1,399 1,399 1,395

스 페 인 2,022 1,912 1,824 1,814 1,810 1,812 1,833 1,827

스 웨 덴 1,557 1,516 1,518 1,546 1,613 1,623 1,625 1,628 1,634

스 위 스 1,636 1,585 1,579 1,579

영 국 1,929 1,815 1,713 1,767 1,740 1,738 1,736 1,731 1,720

미 국 1,924 1,905 1,882 1,943 1,952 1,951 1,966 1,955 1,976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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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변동 추이

단위: 시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총근로시간 2716.8 2733.6 2730.0 2706.0 2733.6 2704.8 2661.6 2564.4 2514.0

정상근로시간 2329.2 2324.4 2320.8 2312.4 2320.8 2298 2287.2 2222.4 2176.8

초과근로시간 386.4 409.2 409.2 393.6 412.8 406.8 374.4 342.0 337.2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총근로시간 2498.4 2478.0 2476.8 2470.8 2484.0 2467.2 2436 2390.4 2497.2

정상근로시간 2175.6 2166.0 2175.6 2265.6 2172.0 2170.8 2155.2 2149.2 2199.6

초과근로시간 322.8 313.2 301.2 300.0 312.0 295.2 280.8 241.2 297.6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2000)에서 재인용

원자료: 매월노동통계, 각 연도 12월호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연간 주휴일 , 공휴일 및 휴가일수의 국제 비교

구 분 한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싱가포르

주 휴 일

공 휴 일

월차휴가

연차휴가

52(104)
16
12

10∼20

104
15
-

10∼20

104
8
-

24

104
9∼12

-
24

104
11
-

30

78
22
-

7∼30

52
11
-

7∼14

전체
90∼100

(142∼152)
129∼139 136 137∼140 145 107∼130 70∼77

주: 1) 대만의 경우 2001년부터 법정근로시간이 2주 84시간제 (토요격주휴무제)를 취함

2) 한국의 경우 남성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였고, ( )는 주휴2일제를 취하는 경우의 가정임

3) 근로자의 날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에 포함시키는데 논란이 있어 이 표에서는 제외

자료: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자료를 참조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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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1. 과거 근로시간 단축의 경험 (1989∼1991)

1) 근로시간 단축 과정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법정근로시간은 1주 48시간 1일 8시간원칙을

고수

1989년 3월 29일의 법개정을 통해 1989∼1991년에 걸쳐 3단계로 실시

- 1단계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주 48시간에서 주 46시간으로 단축

- 2단계는 1990년 10월 1일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금융보험업에 주 44시간 근로시

간단축 적용

- 3단계는 1991년 10월 1일 모든 사업장에 주 44시간 적용

2)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안주엽

이규용(2001)이 있음.1)

- 1989∼1991년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의 법정근로시간의 효과를 제조업 상

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분석

- 고용, 정규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정규시간당 임금, 초과시간당 임금 등 주요

노동시장 거시변수를 포함하는 시계열모형을 설정

- 모형의 추정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

과를 분석

- 노동생산성과 단위노동비용 및 달러표시 단위노동비용은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

기와 전후 각 4년의 추세를 비교

1) 안주엽, 이규용,「법정근로시간 단축의 노동시장 효과 - 제조업을 중심으로」, 2001, KLI『분기별노동동향
분석』제14권 제1호, PP 151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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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4시간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총근로시간을 주당 1.9시간, 3.8% 단축시키는

효과

-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8.3% 단축되었을 때 나타나는 총근

로시간의 탄력성은 0.55

- 대부분 정상근로시간이 감축

- 기업이 초과근로시간을 늘일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초과근로시간은 거

의 불변(주당 0.04시간만 증가)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총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4.7% 증가

- 법정근로시간이 2시간(4.2%) 단축된 제1단계에서는 총고용이 1.7% 증가

- 300인 이상 사업장과 금융보험업에 주당 44시간이 적용된 제2단계에서는 총고용

이 3.0% 증가

- 1%의 법정근로시간단축은 총고용을 0.57% 증가시킴.

실질임금은 10.1% 상승

- 시간당 실질임금은 13.3% 증가하였으나 총근로시간이 3.8% 하락하여 실질임금은

약 10% 상승

- 임금상승의 주원인은 시간당 초과급여의 상승보다는 시간당 실질정액급여의 상승

이 주도

- 실질임금의 탄력성이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당시 제조업

상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이 용이치 않은 상태에서 추가 고용에 따라 임금

이 더욱 상승하였음을 의미

법정근로시간단축 전후 사정의 비교

- 1985∼1988년(전기)은 1985년의 경기둔화로부터 경제가 크게 신장되는 시기였으

며, 1989∼1992년은 후반에 짧은 경기침체기로 전환되는 시기였으며, 1993∼1996

년(후기)은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

- 1989∼1992년 사이에 산출량은 연평균 8.2% 증가하는 반면 투입량은 3.9% 감소

하여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12.6% 성장했고 전기의 9.0%나 후기의 10.7%보다 높

은 생산성증가율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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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노동비용은 연평균 5.7% 상승하여 전기의 4.7%보다 다소 높은 반면 후기의

2.0%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던 편

- 그러나, 비용 측면에서 고려한 국제경쟁력을 나타내는 달러표시 단위노동비용은

(연평균 5.2%의 평가절하에 따라) 연평균 0.5% 상승하는 데 그쳐 급속한 평가

절상 시기였던 전기의 13.7%, 환율변동이 거의 없던 후기의 1.9%와 비교할 때 법

정근로시간단축이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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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1) 고용구조

가 . 노동공급의 확대

장기적인 노동력 공급 부족 우려 해소

- 우리나라 인구는 2010년까지 계속 증가할 예정이지만 증가율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

으며 인구의 노령화도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노동력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표 5> 참조)

- 근로시간 단축은 단기적으로 근로시간으로서의 노동력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있

지만,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임으로써 전체 노동력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어 주5일 근무제가 되는 경우는 경제활동참가율

을 높일 가능성이 큼.

- 과거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했을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커다란 변화를 일

으키지 않았음.

-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잠재적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제의는 개인의 인적자본

으로 평가된 시간당 임금과 주당 일정시간(대부분 최대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

으로 구성되는데 유보임금보다 낮은 임금제의의 경우 일자리제의를 거절하여 경

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았던 개인에게 동일한 시간당 임금과 낮아진 근로시간(40시

간, 주5일 근무제)이 제의될 경우에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은 상승

- 여기에 시간당 임금이 상승한다고 체감(최소한 통근시간의 감축으로 인한 시간당

임금의 상승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더욱 높아질 것임.

기존의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 확대

- 절대적인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기업들이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경우,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비정규근로가 가능해지고 시간제약으로 경제활동참가를 꺼

렸던 개인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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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한계적 위치에 놓인 개인의 대부분은 여성이나, 청년층, 또는 중고령층일

것이며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되는 요인들을 제거할 경우 경제

활동참가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음.

- 즉, 근로시간이 짧은 일자리는 잠재적 노동시장 참가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

게 되므로, 근로시간단축은 추가적인 노동공급의 증가요인

- 근로시간 단축은 부업(moonlighting)을 촉진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부가소득을 목표

로 한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할 가능성이 큼.

일과 가사의 병행 가능성을 높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제고

- 현재의 근로시간 구조는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고 싶어하는 여성 근로자의 증가

경향에 적절치 못하였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근로시간 제도가 유연해질 경

우, 여성 근로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표 5> 우리나라 인구의 변화전망

단위: 천명, %

1995 2000 2005 2010

총인구 45,093 47,275 49,123 50,618

1995- 2000 2000- 2005 2005- 2010

증감 2,182 1,848 1,495

연평균증가율 0.97 0.78 0.61

자료: 노동연구원 내부자료(2000)

나 . 고용형태의 다양화

자발적 형태의 비정규 근로 증가 가능성

-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해 다양한 근로형태의 기회가 주어질 경우, 파트타임이나

단시간계약직 등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비정규근로가 활성화

기업의 수요 측면에서도 기업의 비정규근로 활용이 제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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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은 노동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비임금비용의 부담이 큰 정규직 채용보다는

다양한 비정규직 형태의 근로를 확대시킬 가능성

- 근로시간 단축은 단기적으로 임시직이나 계약직의 고용을 늘렸다가 생산성 향상과 함

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고용구조 및 고용형태의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만약 이러한 변화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효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근로자의 효용을 감소시키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현상이 될 것임.

- 그러나 실업에서 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해있던 미취업자가 이러한 변화에 의

해 취업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새로운 취업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효과라 할 수 있음.

-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의 확보를 더욱 중요하게 만들기 때문

에 전자의 효과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우며 후자의 긍정적인 추가고용

의 효과가 새로이 발생하게 될 것임.

-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이후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

정규직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

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

- 비정규직의 정의 및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재정립하여 법제화하고 이 법에 의해

해당되는 근로자들에게 규정된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

바람직

다 . 노동시장의 유연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경우, 근로시간

의 유연성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

- 연단위 근로시간제(annualization)가 도입되는 경우, 즉 현재 2주 또는 1개월 단위

의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1년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도로 확대할 경우 근로시

간 운영의 유연성이 크게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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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임금의 패키지교섭으로 근로시간 및 임금의 유연성 추구

- 단체교섭에서 근로시간과 임금교섭을 동시에 하는 패키지교섭이 이루어질 경우, 사용

자는 근로시간단축이 야기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경직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금의 유

연성까지 확보할 수 있음.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의 기능적 유연성 향상의 결합 추구

- 근로시간 단축은 기능적 유연성(근로자 숙련 향상)과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

- 왜냐하면, 근로시간의 단축은 기존 숙련근로자의 노동공급 감소를 초래할 것이기 때

문에 신규채용을 포함한 여타 근로자의 숙련 향상이 없이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작

업의 재조직 및 재배분이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들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신규고용 근로자들을 숙련근로자로 전환

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

2) 고용창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는 과거의 경험과는 달리 단순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뿐 아니라 근로일수의 조정을 의미하므로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9.1% 단축할 경우 총

고용은 5.2% 증가

- 단순한 계산으로는 2000년의 임금근로자가 1,314만 명임을 감안할 때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동안 68만 개의 일자리가 생성되는 것을 의미

- 과도한 신규채용 비용을 우려해 기업들이 기존근로자의 초과근로를 활용하는 경

우 고용창출효과는 적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도 있으나

- 과거의 경험을 보면 근로시간 단축이 도입되었을 때 초과근로시간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 전과 다른 주5일 근무제로의 근로시간단축은 초과근로가 가능한 평일 수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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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듦으로 해서 기업이 초과근로를 활용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오히려 신규고용

을 늘릴 가능성이 높음.

기업이 고려하는 총고용량은 근로자수와 근로자당 근로시간의 곱으로 노동수요의

변화에 따른 고용조정 수단으로는 근로자수의 조정과 근로시간의 조정 두 방법이

있음.

- 노동비용 중 현금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이 고용창출을 저

해하는 위의 견해의 근거

- 그러나 노동비용 중 신규채용에 소요되는 모집비나 교육훈련비 등이 차지하는 비

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신규채용시 기존 근로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한다는 관점에서 기존근로자의 초과근로 연장보다는 신규채용의 유인효과가

더 높음.

또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비정규근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초과근

로를 활용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노동비용이 적게 들고 고용조정이 용이한 비정규

근로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금융보험업 등 서비스업의 경우는 핵심직무에 24시간 내내 근로자를 사용

한다기보다는 비핵심 직무분야에서 일정한 시간대에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 이러한 노동수요를 정규직 또는 상용직으로 고용하거나 이들에게 무리하게 초과

근로를 시키기보다는 파트타임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한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을 선호하게 될 것이며

- 이러한 근로시간 측면에서의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고용창출을 확대시킬 개연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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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생산성

노동경제학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근로시간의 단축은 개인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킴.

- 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근로자의 한계생산력은 하락

-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던 기간 중에 노동생산성이 현격

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근로시간을 단축할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보다는 현재 근로자들이 최고의 생

산성을 산출할 수 있는 시간을 지나쳐 장시간 근로를 함으로써 한계생산력이 계속

감소하는 영역에서 근로를 한다는 의미

- 이 경우 추가적인 노력이 투입되기 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 자체로부터도 한

계생산성의 향상이 가능

주5일 근무제, 주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생산성향상 노력

을 가능하게 함.

- 풀려난 하루 중 일부를 직업능력개발에 활용하여 근로자의 인적자본을 제고시켜

서 생산성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일부는 증가된 휴식에 의해 근무에 따른 피곤을

없애주는 방향에서 생산성향상에 기여

- 현재 취업자의 평균 출퇴근시간은 약 1시간 20분으로 근로일수를 하루 줄일 경우

이 정도의 시간낭비를 막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피로현상(fatigue effect )을 더욱

줄여 생산성향상에 기여

- 근로시간의 단축은 산업재해 확률을 낮출 것이며 이는 총체적으로 생산성을 향상

시킴과 동시에 산업재해에 따르는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업의 적응방법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 상대적으로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제공한다고 인식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근무

집중도 제고하도록 감독(monitoring)을 강화할 것이며, 1주일 6일에 하던 근무량

을 5일에 해결하게 압력을 행사함으로 생산성이 향상

- 상대가격비가 상승하였다고 믿는 근로자보다는 물적자원의 상대적 고용량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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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며 이는 근로자 1인당 자본점유량을 높여 근로자의 생산성을 증가

- 노동력유보(labor hoarding)현상에 따르는 고용관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도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4 ) 임금수준 및 노동비용

가 . 임금수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중에서 임금 또는 노동비용의 상승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임금구성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

일반적으로 임금은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뉘고,

이를 보다 세분하면 정액급여는 통상임금 및 기타수당, 특별급여는 상여금 및 연

월차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만약 통상임금기준 시간당 임금율 w s , 정상근로시간 H s, 정액급여 중에서 기타수

당 A , 초과할증률 , 전체 근로시간 H , 상여금지급율 , 연월차휴가소진율 ,

연월차휴가부여일수 L이라고 하면 임금 W은 식(1)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음.

W = w s H s + A + ( 1 + ) w s (H - H s) + w s H s + ( 1 - ) 8w s L - - - - - - - - (1)

- 이와 같은 임금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다른 연구들에서는 특별급여 전체 또는 특

별급여 중에서 상여금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이 마치 총급여 자체에 영

향을 미치는 것처럼 추정했는데 그럴 경우 실제보다 상향 편의된 임금 상승을 전

망하게 됨.

2000년 현재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근로시간 실태는

<표6>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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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방식으로 제도가 수립되느냐에

영향을 크게 받음.

- 비록 현재까지는 노사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주요한 쟁점들에 대한 최

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지난 2000년 10월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본합의문>의 정신을 살린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

은 최종적으로 주5일 근무제(법정 정상근로시간의 단축 44시간/주 → 40시간/

주)와 유급휴일·휴가일수의 조정이라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됨.

<표 6>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 (2000)

2000년 연간
2000년 6월

전 체 관리·사무직 생산직

정 액 급 여(천원/월) 1,182 1,189 1,381 902
통상임금(천원/월) n.a. 1,076 1,257 805
기타수당(천원/월) n.a. 113 124 96
초 과 급 여(천원/월) 133 125 62 209
특 별 급 여(천원/월) 352 270 381 243
정상근로시간(시간/주) 41.7 42.4 42.8 41.8
초과근로시간(시간/주) 5.4 6.6 2.1 10.7
평균근속년수(년) n.a. 5.6 5.9 5.3
자 료 출 처 매월노동통계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방식으로 제도가 수립되느냐에 영향

을 크게 받음.

- 비록 현재까지는 노사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주요한 쟁점들에 대한 최종적

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지난 2000년 10월의 근로시간 단축관련 기

본합의문 의 정신을 살린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은 최종적으

로 주5일 근무제(법정 정상근로시간의 단축 44시간/주 → 40시간/주)와 유급 휴

일·휴가일수의 조정이라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제

도인가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데 최근까지 근로시간단축특위에서 논의되어온 내용

을 참조하여 서로의 주장을 절충한 기본안을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음.

- 유급 주휴의 무급화 및 그에 따른 임금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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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할증률 불변

- 유급 연월차 휴가일수의 하향 조정

현재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임금보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근로시

간 단축이 임금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다름.

- 이에 대해서는 다음 두가지 방식이 가능함.

≫ 시간당 임금율의 전면적인 조정에 의한 보전 방식

≫ 시간당 임금율과 상관없이 보전수당(조정수당) 등의 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방

식

-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전수당을 통한 임금보전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망되

며 이 경우 임금상승률이 크게 완화되리라고 예상됨.

근로시간 단축 후 초과할증률에 대해 노사간에 의견이 상반되고 있지만 현행 50%

를 그대로 유지하는데로 의견이 모아져가고 있음.

- 그러나 임금보전방식에 따라 통상임금기준 시간당 임금율이 다르기 때문에, 초과

근로시간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단축 이후의 초과급여 수준은 임금보전방식별로

상이

- 또한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주어진 산출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초과근로시간 또는 근로자수가 적어도 일정 기간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수준의 변화는 임금내역 중에서 초과급여를 중심

으로 관리·사무직보다는 초과근로가 일상적인 생산직에서 크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유급 연월차 휴가일수의 조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

- 월차휴가를 연차휴가에 통합하되, 1년 이상인 자에게는 18일을 부여하고 3년당 1

일씩 추가하되 상한선을 22일로 제한

- 만약 이와 같은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표준근로자(5.6년 근속자)의 경

우 연월차휴가 부여일수가 현행 26일에서 19일로 하향 조정

연월차 휴가의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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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받는 평균 연월차수당과 소진율을 그대로 이용

- 토요휴무로 인해 휴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연월차를 사용해야 할 동기가

감소

- 한편 연월차 휴가의 소진율이 낮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의 단축과 수당화되어 있는

휴가의 실제 사용을 위해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의무가 없도록 하자는 의견

도 제기되고 있음.

- 만약 이러한 법제가 이루어져서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유가 있다면 소진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있음.

<표 6>의 최근의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 및 기본안을 기준으로 기타 가정들을 고

려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

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음.

현재 통상임금기준 시간당 임금율과 주당 정액급여의 추정

- 정액급여 중에서 통상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90.5%인 점과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이 226시간임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단축 이전의 통상임금기준 시간당 임금율은

1,181,866×0.905 / 226 = 4,732원으로 도출됨.

- 이를 근거로 주당 정액급여를 산출하면 246,061원(4,732×(44＋8) = 246,061)

유급 주휴의 무급화와 주단위의 정액급여를 보전을 고려하면서 위에 추정된 주당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임금보전 방식에 따라 두가지 시나리오를 작성

- 첫째, 통상임금기준 시간당 임금율을 인상시키는 경우 기존의 4,732원에서 6,152원

으로 30% 인상되는 방식으로 보전(4,732×(44＋8)/ 40 = 6,152),

- 둘째, 시간당 임금율은 근로시간 단축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보전수당을 신

설하는 경우 주당 56,784원의 수당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보전(4,732×(52- 40) =

56,784)

- 두 번째 경우 시간당 임금율은 전과 동일(4,732)

이 두가지 방식은 현재와 같은 금액의 정액급여와 상여금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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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시간당 임금율의 변화는 초과급여를 변동시키고, 주휴무급화 및 연월차의

조정과 함께 특별급여와 연월차 수당을 변동시킴.

다음으로 이 두가지 시나리오에 근로시간 단축이 되었을 경우 앞으로 근로자들의

정상근로와 초과근로시간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따라 각각 세가지 시나리오를

첨가하여 분석

- 첫째, 전에 하던 업무를 주 40시간근로에도 완수할 수 있어 초과근로시간이 이전

과 같은 경우,

- 둘째, 초과근로시간이 생산성의 향상이나 근로관리의 효율화로 이전보다 2시간

증가하는 경우,

- 셋째, 초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동일하게 4시간 증가하는 경우

이 과정을 따라 각 시나리오마다 시간당 임금율을 계산하여 초과급여액을 추정

- 방식 1> 시간당 임금율 6,152원 : 초과수당 할증률 150%를 적용하면 시간당 초과

급여율은 9,228원

- 방식 2> 시간당 임금율 4,732원 : 마찬가지로 시간당 초과급여율은 7,098원

- 2000년 현재 월당 초과근로시간은 17.37시간, 주 2시간 증가는 26.05시간, 주 4시

간 증가는 37.75시간

이를 기초로 특별급여와 연월차수당을 추정

- 특별급여와 연월차수당는 주휴무급화와 연월차의 조정으로 이전보다 감소하고 시

간당 임금율(또는 그것에 기초한 주급 또는 월급)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므로 두

방식에서 차이가 남.

이에 따른 결과의 분석은 <표7>과 같이 나타남.

□ 첫째, 통상임금기준 시간당 임금율을 30%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수준을 보전하는

경우

- 연간급여는 ①초과근로시간이 변화되지 않으면 2.1%, ②초과근로시간이 2시간 증

가하면 6.9%, ③초과근로시간이 4시간 증가하면 11.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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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현재의 임금구조와 실태를 바탕으로 기본안에서와 같이 제도의 변화가 있다

면 단축되는 4시간을 모두 기존근로자들의 초과근로로 충당하는 최대 임금상승률

이 11.7%이며 생산성 향상이 100% 일어난다면 임금상승률은 2.1%일 것이라는

의미

- 그러나 이 수치는 모두 비현실적이며 실제 기업은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고려하

여 시간당 임금율이 증가하는 방식의 임금보전을 피하고 다음에 소개되는 보전수

당에 의해 임금을 보전할 것이 거의 확실

□ 둘째, 정상근로시간의 단축 및 유급 주휴의 무급화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수당으

로 보전하는 경우

- 연간급여는 ①초과근로시간이 변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 0.9% 감소, ②초과근로시

간이 2시간 증가하면 2.9% 증가, ③초과근로시간이 4시간 증가하면 6.6% 증가

- 즉 통상임금기준 시간당 임금율 인상이 아닌 보전수당 신설로 임금보전이 이루어

지는 경우 가능한 임금상승의 최대치는 6.6%이며 최소치는 오히려 임금감소로 나

타남.

- 분명히 나타날 근로강도의 강화, 생산성 향상, 과거 근로시간 단축의 경험 등 기

타 상황을 고려해 보건대 초과근로는 현재보다 0∼2시간 정도 증가하는 것을 평

균개념으로 보았을 때 임금상승효과는 약 2.9% 내로 나타나고 이 결과가 현실에

가장 가까운 전망치라고 판단됨.

한편,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수준의 변화는 특히 초과

근로가 일상적인 생산직의 초과급여를 중심으로 발생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상승률은 생산직이 관리·사무직보다 높게 추

정됨.(<표 8> 참조)

- 이 때 첫 번째 방식에 의하면 초과근로를 많이 하는 생산직과 그 외의 직종의 임

금상승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형평성의 문제 발생 가능

- 따라서 한 기업 내에 두가지 직종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보전수당을 사용하는 두

번째 방식이 기업내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판단됨.

- 또한 이상의 분석결과는 전체 임금 중에서 특별급여의 비율이 낮고, 전체 근로시

간 중에서 초과근로시간의 비율이 많고, 전체 근로자 중에서 생산직의 비율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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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업(예; 영세규모 제조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및 노동비용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

요약컨대 현재 우리 경제의 임금구조와 실태를 정확히 적용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휴일수의 조정, 임금 보전방법의 선택 등 대안들을 잘 이용하여 제도 도입이 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상승률은 전반적으로 2∼3%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물론 이는 전산업의 평균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정한 것이므로 기업마다 그 사정이

다르고 기업의 규모나 속한 업종에 따라 어느 정도의 편차는 존재할 것

- 그러나 이 수치는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과대평가된 임금상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제공

<표 7>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상승률 추정 I

초과근로시간

(주당)

정액급여

(월, 원)

초과급여

(월, 원)

특별급여

(월, 원)

연간급여

(천원)

증가율

(%)상여금 연월차

이전 1,181,866 123,301 352,422 299,929 52,493 19,891

이후

방식1
0시간 증가 1,181,866 160,291 349,797 299,929 49,868 20,303 2.1
2시간 증가 1,181,866 240,437 349,797 299,929 49,868 21,265 6.9
4시간 증가 1,181,866 320,582 349,797 299,929 49,868 22,227 11.7

방식2
0시간 증가 1,181,866 123,301 338,289 299,929 38,360 19,721 - 0.9
2시간 증가 1 ,18 1 ,866 184 ,95 1 338 ,289 299 ,9 29 38 ,36 0 20 ,46 1 2 .9
4시간 증가 1,181,866 246,602 338,289 299,929 38,360 21,201 6.6

<표 8>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상승률 추정 II

초과근로시간(주당) 연간급여(천원) 임금상승률(%)
사무직 생산직 사무직 생산직 전 체 사무직 생산직 전 체

이전 2.1 10.7 21,968 16,364 19,729

이후

방식1

2.1→2.1 10.7→10.7 22,404 17,583 20,470 2.0 7.5 3.8
2.1→2.1 10.7→12.7 〃 18,307 20,760 〃 11.9 5.2
2.1→2.1 10.7→14.7 〃 19,032 21,051 〃 16.3 6.7
2.1→4.1 10.7→12.7 23,534 18,307 21,437 7.1 11.9 8.7
2.1→4.1 10.7→14.7 〃 19,032 21,728 〃 16.3 10.1

방식2

2.1→2.1 10.7→10.7 22,075 16,658 19,902 0.5 1.8 0.9
2 .1→ 2 .1 10 .7→ 12 .7 〃 17 ,2 15 20 ,125 〃 5 .2 2 .0
2.1→2.1 10.7→14.7 〃 17,772 20,349 〃 8.6 3.1
2.1→4.1 10.7→12.7 22,945 17,215 20,646 4.4 5.2 4.6
2.1→4.1 10.7→14.7 〃 17,772 20,870 〃 8.6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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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노동비용

근로자 1인당 평균노동비용은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변화율만큼 변동하지만, 기

업전체의 임금 및 노동비용 총액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자수 조정에 따라 상이하게 도출될 수 있음.

- 기업의 직접적인 관심은 근로시간 단축이 되었을 때 이전과 같은 산출량을 유지

하기 위해 과연 어느 정도 기업단위의 비용이 상승할 여지가 있는가임.

- 노동비용은 현재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으로 인한 상승요인과 감축된 근로시

간으로 인해 신규채용을 하였을 경우 새로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기타비용

을 포함(모집비, 비임금복리비용, 교육훈련비 등)

만약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을 W, 평균노동비용을 L C , 기업 전체의 노동비용을

T L C , 현금급여 이외의 노동비용의 현금급여에 대한 비율을 , 근로자수를 E라고

정의하면 이들과의 관계는 식(2)와 같이 규정할 수 있음.

L C = ( 1 + ) W
TL C = L C E = ( 1 + ) W E

- - - - - - - - - - - - - - - - - - - - - - - - (2)

그렇다면 총비용의 변화율은 다음 식(3)과 같이 정의되고 총비용 변화율은 임금의

변화율과 고용량의 변화율의 합임을 알 수 있음.

lim
t 0

TL C
TL C

= lim
t 0

( 1 + )( W E t + E W t + 1)
( 1 + ) E t W t

=
W

+
E

- - - (3)

근로시간 단축을 전후하여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근로시간 단축 전의

산출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노동투입량(total man- hour)이 불변이어야 함.

- 근로시간 단축의 근로량 감소 효과를 대체하기 위해 고용량이 증가

- 즉, 근로시간 감소율(초과근로시간의 증감을 고려한 순근로시간의 감소율)과 신규

고용에 의한 근로량의 증가율이 일치하여야 함.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전후한 기업 전체의 노동비용은 (3)에 의해 평균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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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율과 근로자수의 변화율을 합한 수치만큼 상승 (또는 감소)

- 초과근로시간이 4시간 늘어난 경우 신규고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때는 오직 임

금상승으로 인한 증가가 그대로 노동비용의 증가와 동일

- 한편, 초과근로를 전혀 늘리지 않는 경우 신규고용으로 단축된 시간을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4시간을 대체할 만큼의 신규고용이 발생

이미 앞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근로자는 1주 약 48시간(44시간

정상근로 + 4시간 초과근로)의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 그 중 근로시간이 4시간 감소할 경우 약 8.3%의 근로량 감소가 발생하고(신규고

용량이 8.3% 증가해야 동일한 총노동량 투입이 발생)(4/48 x 100 = 8.333),

- 2시간이 감소할 경우 4.2%의 감소가 발생하고(4.2%의 신규고용),

- 총근로시간의 감소가 없는 경우 근로량의 감소 또한 없음.(0%의 신규고용)

식(3)에 따라서 임금의 상승률과 고용의 증가율을 합한 노동비용의 상승률을 계산

한 결과가 <표 9>

- 시간당 임금율을 올려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 1의 경우 10.6∼11.7%P의 노동비용

증가율을 기록

- 다음으로 조정수당에 의해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 2의 경우 6.6∼7.4%P의 노동비

용 증가율을 기록

- 이 추정치들은 노동생산성 향상이 전혀 없으며 인력관리나 경영방식의 변화가 없

는 경우를 가정했기 때문에 4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노

동비용 상승을 의미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현실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 2, 근로시간 단축

이후 초과근로시간이 2시간 증가한 경우를 보면

-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전혀 없을 경우 기업 전체의 노동비용은 근로시간 단축을

전후하여 전반적으로 7.2%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 물론 이 수치는 개별 기업의 여건에 따른 조정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이 추정결과는 생산성의 증가가 전혀 없는 경우를 가정한 노동비용의 최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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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줌.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이후 근로 집중도와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이전보다 높아지면 근로자수 증가율이 낮아져 기업 전체의 노동비

용 증가율은 감소

- 또한 부족 인력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으로 충원할 경우 기업 전체의 노동비용

증가율은 감소할 여지 존재

- 더군다나 여기서는 신규고용시의 임금을 5.6년 근속의 근로자들과 같은 것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신규채용자의 초임이 이들보다 훨씬 낮은 것을 고려할 때 실

제 노동비용의 상승은 추정치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예상됨.

<표 9>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전체의 노동비용 증가율 추정

초과근로시간

(주당)

연간급여

(천원)

임금상승으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율

신규고용으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율

노동비용

증가율

이전 19,891

이후

방식1
0시간 증가 20,303 2.1 8.3 10.6
2시간 증가 21,265 6.9 4.2 11.4
4시간 증가 22,227 11.7 0.0 11.7

방식2
0시간 증가 19,721 - 0.9 8.3 7.4
2시간 증가 20 ,46 1 2 .9 4 .2 7 .2
4시간 증가 21,201 6.6 0.0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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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효과

주5일 근무제로의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인적자원개발, 경제활동참가율의 제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물적자원투자 유인 등을 발생시켜 잠재성장률을 높일 가

능성 존재

일부에서는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경제성장률 또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

는 전망

- 생산함수 접근법을 이용한 한 민간연구소의 결과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2010년 중 잠재국민생산이 3∼4% 축소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는 의견을 제

시

- 이 연구에서는 취업자 또는 근로자와 물적자원의 양 등 모든 요소의 변화가 전혀

없고 단지 동일한 근로자의 외형적인 근로시간만 9.1% 단축될 때 경제성장이 둔

화된다는 의미

- 그러나 노동수요(=근로자수x근로시간) 자체가 파생수요이며 경제성장률에 요인으

로 작용하는 노동력은 근로시간 외에 근로자수(고용량)와 근로(또는 고용)의 질

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은 곤란하며, 경제에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인

적자원과 물적자원의 재배분 등의 변화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문제

가 많음.

잠재성장률은 한 경제 내에 가용한 물적 인적자원의 양 뿐 아니라 자원의 질 및

활용도와 효율성에 의해 결정(<표 10> 참조)

- 이를 기초로 간단한 모형에 의한 경제성장률을 추정하기 위해 다음 생산함수를

가정

y* = F (K, NxHxT ; E)

- y*는 잠재국민생산, K는 물적자원, N은 근로자(취업자)의 수, H는 인적자본의 질

적인 수준, T는 근로시간, E는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

- y* = K0 .6 (NHT )0 .4라는 생산함수를 가정하였을 때, 물적자원이 100단위 존재하고

44시간의 근로에 근로자 10단위를 고용하는 경우에 국민생산은 약 181단위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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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표 10> 근로시간단축이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효과

근로자수

(N)

근로시간

(T )

인적자본

(H)

물적자원

(K)

국민생산

y=K0.6 (NHT )0.4

노동한계생산력

현행유지 (기준)

10.0 44.0 1.00 100.0 180.9 (1.000) 0.164 (1.000)

i.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경우
10.0 40.0 1.00 100.0 174.1 (0.963) 0.174 (1.059)

ii. 근로시간단축에 따라 동일한 생산을 하기 위해 고용 증가
기존근로자

10.00 40.0 1.00 90.9 164.4 0.164

추가근로자

1.38 28.0 0.95a 9.1 15.9 0.164

전체근로자

11.38 38.5 0.99 100.0 180.3 (0.997) 0.164 (1.000)

iii. 물적자원에 대한 추가투입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근로자

10.00 40.0 1.00 95.5 169.3 0.169

추가근로자

1.38 28.0 0.95 9.1 16.4 0.169

전체근로자

11.38 38.5 0.99 105.0
b 185.7 (1.027) 0.169 (1.030)

iv. 인적자원개발투자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근로자

10.00 40.0 1.05c 95.0 172.7 0.173

추가근로자

1.38 28.0 1.00c 10.0 16.7 0.173

전체근로자

11.38 38.5 1.04c 105.0 189.3 (1.047)d 0.173 (1.05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현행 기준 1과 비교할 때 국민생산의 규모를 나타내는 배율로서 1과의 차

이가 잠재성장률의 변화라고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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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나 다른 모든 여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만 44

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는 (i)의 경우

- 노동의 한계생산력은 약 5.9% 상승하는 반면 국민생산은 기존의 181에서 174로

3.7% 하락함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이 경우는 노동의 추가고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인적자본

(생산성)이 전혀 향상되지 않으며, 기업 또한 변화에 따른 물적자원의 재구성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이를 두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

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

-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일한 물적자원의 수준에서 한계생산력이 증

가한 노동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적응하게 되어 있음.

- 따라서 50%의 할증을 부담하는 초과근로를 늘리거나 초과근로시간의 한계에

부닥치기보다는 노동비용(채용비용 포함)이 상대적으로 낮고 외부유연성이 큰

파트타임 등의 근로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므로 모든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 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감소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생산량을 감축시키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닌 한 (i)의 경

우는 발생할 수가 없음.

생산성의 원리에 따르면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노동의 한계생산력 상승으로 노동수

요가 증가

- (ii)의 경우 새로운 노동수요를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파트타임(28시간 근

로)근로자로 충당할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음.

- 이 때 기업은 두 유형의 근로자의 한계생산력을 일치하는 수준까지 근로자를 추

가고용하며 기존 물적자원을 조정하게 됨.

- 이 경우 파트타임근로자를 1.4단위 추가고용하면 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생산은 0.3% 하락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하락은 추가된 근로자의 인적자

본의 질이 기존 근로자보다 5% 떨어진다는 가정(a)에 의할 경우에 한정됨.

(iii)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한다고 믿는 기업이 노동의 한계생산력을 높

이고자 물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실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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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자원의 투입이 5% 증가되는 (b)의 경우 기업의 목적대로 노동의 한계생산력

은 3.0% 상승하여 근로자의 임금상승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하게 됨.

- 이 경우 전체 국민생산은 185.7로 현재와 비교하여 잠재성장률은 2.7% 상승

(iv )의 경우 풀려난 하루 (토요일 근로시간 단축분 4시간과 통근시간 1시간 20분)

중 일부를 직업능력개발에 활용하여 인적자본이 제고(c)되고 물적자원의 투입이

5% 증가하는 경우에 잠재성장률은 4.7%(d)까지 증가

- 인적자본의 질이 5% 상승하게 되는 경우 노동의 한계생산력은 (iii)의 결과와 비

교할 때 2% 추가 상승하며 국민생산 역시 2% 추가 성장

단순화시킨 생산함수에 의한 시나리오에 따르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이 무조건 잠재

국민생산 또는 잠재성장률은 하락시킬 위험은 매우 작으며, 인적자본의 향상과 추

가고용 및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발생한다면 잠재생산력이 상승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 분석결과는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과 보유인력을 고려한 적정한

투자를 통한 효율적인 물적자원의 배분(또는 기업경영)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

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실제 생산력 향상에 도움을 줄 변수들

- 여기서는 일자리에서의 노력(efforts)이나 경영의 효율성 제고는 고려하지 않았으

나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이와 같은 노력을 할 것임.

- 기업의 경우 주6일에 하던 업무를 주5일에 마칠 수 있도록 노무관리를 강화할 것

임.

- 또한 주6일에서 주5일로 갈 경우 수요가 감소하지 않는 상당 분야(주로 서비스업

종)에서는 6일에 걸쳐 하던 일을 5일에 집중처리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일자리

에서의 노력은 급신장하며 국민생산에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고 긍정적인 효과

를 가져올 것임.

- 한편 일부 업종(공공부문과 서비스부문)에서는 주중 5일동안 근로자에 의한 서비

스제공이 이뤄지고 주말에는 컴퓨터, 인터넷, 네트웍을 통한 무인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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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경제전반적인 효율성과

잠재성장력은 더욱 높아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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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효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들의 일차적 관심은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비용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며 부정적 판단이 지배적

-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시간당 임금을 증가시켜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

- 법제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와는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은 현장 노사관계의 역학상 불가능

- 따라서 법제정이 이루어지고 근로시간 단축이 실시되면 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의 유지

를 위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가속화할 것

이제까지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를 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의 문제

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증가를 통해 흡수

-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집중력 증가, 학습노력 증가에 따른 인적자본의 향상 및

산재감소 등을 통한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 기업으로 하여금 또한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전망

또한 투명하고 협조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시간

당 임금의 증가는 2∼3년 간 임금교섭 과정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

기업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의 관리와 작업방식를 포함한 총체적인 인적자원관

리가 얼마나 빨리 효율화되어 단기적으로 증가하는 인건비를 흡수할 만큼 생산성을 향

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 이러한 과정에서 노무관리가 강화되어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사관계의 원활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중소기업의 경우 관리 및 작업방식의 혁신을 추진할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

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적 근로시간과 작업조직의 개선

에 적극적 투자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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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관리

주5일 근무제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의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므

로 근로시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크게 증가시킬 것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근로시간 관리와

이를 통한 생산성의 증가가 절실히 필요

- 일차적으로는 노무관리가 강화될 것이고

- 이와 동시에 단위시간당 생산성의 증가를 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될 전망

- 즉 단순한 노동강도의 강화가 아니라 유연하고 선택적인 근로시간의 재조직을 통해

근로시간당 생산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

근로관리가 체계화되는 계기

- 근로시간을 정확히 체크하고 주어진 시간에는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근로관리가 크

게 강화

- 6개월 혹은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될 필요

노무관리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불만이나 노사관계 갈등이 발생할 소

지가 있음.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관리 및 작업조직의 변화에 대해 노사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근로관리가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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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재조직 (예시 )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재조직하는 중요한 계기

- 근로시간의 재조직은 근로자의 개인적 혹은 집단적 근로시간제도를 재조직함으로써

근로시간조직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

- 근로시간을 기업의 필요와 근로자의 희망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합리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근로시간을 제거하고 근로자의 작업동기를 증가

- 근로시간 재조직은 낮은 비용으로 수요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낮은 비용으로 기계 가동시간이나 서비스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변형적

교대근무제, 근로시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으로 구분

탄력적 근로시간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전체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의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시점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해 초

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시적인 수요증가시에 초과근로수당 없이 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실근로시간만 근무하게 되어 불필요한 근로시간이

줄고 초과근로에 따른 인건비부담도 줄어들게 되는 효과

- 현행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제도는 2주 단위와 4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경영층의 입장에서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1년 단위의 탄력적 근

로시간제를 요구

-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의 서면동의를 전제로 한다면 법에서 1년을 확장시켜도 큰 무

리는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효과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변형적 교대근무제

- 기계 가동시간이나 서비스 제공시간을 적은 비용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빠른 시간 내에 감가상각하거나 서비스 제공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제도

- 동일한 인력으로 혹은 낮은 비용으로 생산이나 서비스제공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생산성 향상 요인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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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수요가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기계 가동시간이나 서비스 제공시

간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경쟁력의 원천으로 활용 가능

- 기존 근로자를 두 개 이상의 집단으로 나누고 각 근무집단의 근로개시와 종료를 달

리 설정함으로써 각 개인의 근로시간은 동일하면서도 일일 생산시간이나 서비스 제

공시간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

- 두 개 이상의 집단을 나누어서 집단별 근로일을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 주당 생산시

간이나 서비스 제공시간을 늘일 수 있음.

선택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고정시간대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시간대로 구분하여 선택시간대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정

에 따라 출퇴근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제도

- 현재의 근로시간제도는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체제하에서 기초한 것으로 전체 종

업원이 동일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집단적 방식

- 그러나 사회변화, 생산방식의 변화, 개인 삶의 다양화로 인해 그러한 방식의 비효율

성이 증가

- 이 제도는 개인에게는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간당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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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적자원관리

근로시간단축은 인적자원관리의 패러다임이 양 중시에서 질 중시로 넘어가는 경향을

가속화

투입한 근로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과가 중요해지고 그에 따라 성과에 기

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성과주의형 보상제도가 더 강화

- 사무관리직의 경우 연봉제가 크게 확산된 상태에서 사실 투입된 근로시간은 임금과의

관계에 있어 그 의미를 이미 상당 부분 상실

- 생산직의 경우에도 집단성과에 기초한 상여금이 확산되고 전체 급여에서 그 비중이

커질수록 근로시간의 양의 다소는 덜 중요한 요소

- 근로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타난 성과가 중시되게 되며 성과개선을 위

한 창의성과 노력이 보상을 받는 문화가 정착될 전망

- 성과에 기초한 보상이 생산성의 증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평가의 합리성이 확보되어

야 함.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들은 임금인상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비정규직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근로시간과는 무관하게 임금이 설정되고 지급되는 도급이나 하청방식의

비정규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정규직과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근로조건

의 격차를 유지한 상태에서 비정규직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

임금수준이 낮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변동급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상이 증

가할수록 근로자의 임금안정성이나 생활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효율적 근로시간과 작업조직의 개선에 적극적 투자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 해당 근로자의 임금수준의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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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노사관계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관계에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칠 가능성

긍정적 영향은 단위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관계의 활성화와 협력 관계의 구축이 일어

날 수 있다는 가능성

- 만약 임금수준이 유지된 상태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노사간에 생산성 향상을 위

한 논의와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생적 교섭의 교두보가 확보될 수

있음.

- 프랑스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기대했었고 실제로 얻은 중요한 성과가 기

업 혹은 사업장 수준에서의 노사간 교섭과 협의의 활성화

- 프랑스의 근로시간 단축법 자체가 노사의 역할에 중요한 비중을 부여

반면 예견되는 부정적 영향은

- 근로시간 단축이 실시되는 경우 법안으로 정할 수 없는 세부적인 임금 조정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협의 사항이 발생하며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이는 급격하게 작업조직이 변화하여 근로자가 느끼는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명확치 않은 법조문의 적용을 둘러싼 노사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므로 전국적, 산업별, 업종별, 기업별 수준의 노사당사자들에게 근로시간 단축과 관

련된 법개정 내용과 추진일정 등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노동부 홈페이지에 근로시간 단축관련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질문에 대한 응답, 그리고 사례 분석 등을 제공

법자체가 법이 정할 부분과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이

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도록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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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적 효과

근로시간 단축의 사회적 효과는 여러 방면에서 근로자들의, 더 확대해서는 모든 국

민의 생활방식(life style)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

-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희박

-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효과, 특히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연구가 집중

되어 있을 뿐 그 외의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분석결과가 없고 오직 신문기사 정

도만이 존재

- 이는 근로시간 단축의 사회적인 효과가 미미하다기 보다는 그 효과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즉 경제적 효과처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국

민 생활의 방식에 암묵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한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이라 보임.

요약컨대 과거 경험의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기도 곤란하고, 또한 어떤 형태의 제도

도입이 될 것이냐에 따라 그리고 그 제도 도입에 근로자와 기업 등의 경제주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사회적인 효과는 수십가지의 결

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매우 곤란

- 본 장에서는 이들 중 단기 또는 중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가시적인 효과에

대한 고찰을 시도해 보고

- 경제주체들의 제도에 대한 적응 및 반응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가

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의 선순환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러

한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지, 어떤 보완책 내지는 방안이 필요한지를 서술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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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의 변화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던 업

무를 종전보다 짧은 시간 내에 끝마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 만약 해당 업무의 달성 여부가 노동의 양보다는 노동의 질에 달려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그 업무를 보다 짧은 시간 내에 달성 가능

-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근로자는 해당업무를 전과 동일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과거 일하던 시간과 노력을 동일하게 투입하여야 할 것

근로시간의 단축이 발생한 경우 업종과 직무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생산성의 향상이 발생

- 근로자 측면에서 이전과 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기업으로부

터 전에 하던 업무의 양을 달성하라는 암묵적인 요구를 인식하게 되고 근로자는

그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을 투입하게 되며(사무직의 경우 이러한 노력은 단축된

노동시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예상됨.),

- 기업은 단축된 노동시간을 어떤 방식으로든 만회해야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관

리(근로감독, 근로시간의 관리 등)를 강화하게 될 것이고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

방식을 개발 적용할 전망

-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의 향상이 발생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노동-자본의 비율

이 재조합될 것임.

따라서 근로의 양보다는 질적인 요소가 근로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척도로 사

용될 것이고

- 이는 근로자가 투입하는 노동의 양과 별개로 그 지식의 질적인 수준이 사회경제

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는 지식기반경제의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진전되는 추

세와 동일한 방향

- 낮은 비용으로 가격을 낮추는 경쟁의 방식에서 부가가치를 높인 차별화된 산출물

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의 기업조직과 산업구조 개선 압력으로 작용

- 결국 이러한 변화는 근로문화와 근로행태를 업무성과의 향상을 위해 집중도를 높

이고 본인의 인적자본 개발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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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

근로시간 단축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경로를 통하여 근로의 집중도와

효율성이 과거보다 더욱 높아져야 함.

- 근로자 자신의 생산성 증가와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노력

- 기업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 기법 개발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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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여가생활의 다양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

우리 국민의 여가생활은 각 연령층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활 자체가 모두

그 세대의 소득을 책임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일 또는 직장을 중심으로 구성

- 기본적으로 정규 근로시간 외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빈번할 뿐더러, 여가생활에

분배할 수 있는 시간도 직장 또는 일과 관련된 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 일정 소득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초과근로를 항상 하는 근로자의 경우 여가생활

은 가정에서의 휴식시간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음.

이와 관련되어 우리 국민의 여가생활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산업은 다양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일부 산업에만 편중

다음 <표 11>에 나타나는 것처럼 근로자가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쓰는 지

에 대해 평일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을 비교할 때

- 일에 해당되는 시간이 남성의 경우 평일 32%에서 일요일 17%로 약 15%P(3시간

30분 정도) 감소하고 여성의 경우 평일 28%에서 약 13%P 감소하여 남녀 근로자

모두 휴일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고,

- 토요일과 평일을 비교할 때 남녀 모두 1시간 정도밖에는 근로의 차이가 없음을

시사하여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토ㆍ일요일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평일과 일요일을 비교할 경우 남성은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을 휴일에는 4%P를 더

자는 것에, 각 1%P(약 14.4분)를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에, 2%P를 교제활동

에, 5%P를 T V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고, 각 1%P를 종교활동과 스포츠 및 집밖

의 여가활동에 추가로 사용2)

- 여성의 경우 수면이 3%P 증가하고, 식사 및 간식이 1%P, 가정관리가 3%P, 교제

활동이 1%P, 대중매체 이용이 4%P, 종교활동 2%, 스포츠 및 집밖의 여가활동이

1%P 증가하는 반면, 오히려 학습은 평일에 1% 휴일에 0으로 나타남.

2) 여기에서의 수치는 모두 증가분임.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 평일에는 31%의 시간을 수면에 사
용하다가 일요일에는 35%를 사용하여 4%P의 수면 증가가 일어난다는 것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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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요 여가활동이라고 평소 생각하던 다음 부문에 평일과 휴일을 막론하고 근

로자들이 전혀 시간을 투입하지 않는 것이 발견

- 건강관리, 학습(여성 평일 경우 예외), 참여 및 봉사활동, 여가활동 중의 학습, 관

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등에 투입하는 시간 0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휴일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 그 영향으로 휴일에 특별히 증가하는 여가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으며,

- 휴일에는 잠을 더 자고, T V 등을 보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고,

- 재교육이나 훈련에는 거의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며,

-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하는 일은 거의 없고,

- 문화적 행사나 스포츠 참여 등도 미미한 정도라는 시사점

또 다른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론이 도출됨.(<표 12> 참조)

- 우리 국민의 여가생활을 살펴보면 T V시청이 1순위이며, 휴식 및 수면이 2순위(여

성의 경우 가사 잡일이 2순위, 휴식 및 수면은 3위) 그리고 창작적 취미는 마지

막 12위와 스포츠는 9위로 말석을 기록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5위, 여행 6위

등의 순서

- 그러나 우리는 이미 3순위 외의 여가활동에는 평균적으로 매우 적은 시간이 투입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중간 아래의 순위는 사실 모두 저순위로 판단할

수 있음.

-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T V시청, 휴식 및 수면,

가사 및 잡일이 1, 2, 3위를 대부분 차지

- 흥미로운 것은 고용주의 경우 가족과 함께 항목이 3위, 사교관련이 4위이며, 상용

직의 경우 사교관련이 3위, 가족과 함께 항목이 4위를 기록하여 가사잡일에서 벗

어날 수 있는 소득능력에 따라 여가생활의 순위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음.

근로시간 단축은 일단 시간이 없어 여가생활을 하지 못하던 근로자들에게는 다양

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그러나 현재 우리 근로자들의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막고 있는 요인들로 장시간의

근로시간 외의 요인들을 분석해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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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여론조사에서 풍부한 여가생활을 저해하는 가장 주요인은 경제적 부담이

35.9%로 1위를 차지했고 시간부족 (16.8%)이 그 뒤를 이었으나, 실제로는 근로로

피곤하기 때문에 또는 여가생활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나 프로그램이 부

족하며, 비용이 절감되는 프로그램이 있다해도 그것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지 못

한 것도 원인의 일부일 것임.(<표 13> 참조)

그러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국민의 다양한 여가생활과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레져산

업(문화산업, 관광산업, 게임산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제도의 도입으

로 발생 가능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촉진시키는 한편 공공

부문에서도 이들이 여가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해 줄 필

요가 있음.

- 이는 장기적으로 문화, 관광산업과 같은 관련산업들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가능성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여가활동의 다양화는 그 여가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의해 제

약을 받게되고

- 근로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최소한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가능

따라서 이러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근로자들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 공공부문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낮은 비용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

수단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지방자치단체의 문화회관의 활

용, 공립학교 시설에 대한 확대 개방 및 Club 활동을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

될 수 있는 지원, 근로복지공단 등의 근로자 복지 증진 활동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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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취업자의 생활시간 비중

단위: %

평일 토요일 일요일

남 여 남 여 남 여

개인유지 42 41 42 42 45 45

수면 3 1 3 1 32 3 1 35 34

식사 및 간식 7 6 7 6 7 7

개인관리 3 4 3 4 3 4

건강관리 0 0 0 0 0 0

일 32 28 28 24 17 15

학습 0 1 0 0 0 0

가정관리 1 9 1 10 2 12

가족 보살피기 0 2 1 2 1 2

참여 및 봉사활동 0 0 0 0 0 0

교제 및 여가활동 16 13 18 15 26 19

교제활동 3 3 3 3 5 4

대중매체

이용(TV,

video 등)

8 6 9 7 13 10

학습 0 0 0 0 0 0

종교활동 0 0 0 1 1 2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0 0 0 0 0 0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져활동

1 0 1 1 2 1

취미 및 그외

여가활동

3 2 4 2 4 2

이동 8 6 8 6 8 6

기타 0 1 0 1 0 1

자료: 통계청, 199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1권 생활시간량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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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여가생활의 비중
단위: %, ( )안은 순위

전체 남 여 고용주 자영자 가족종사자 상용 임시 일용

감상 관람 10 .1

(8)

9 .5

(9)

10 .7

(7)

5 .7

(10)

4 .3

(9)

2 .6

(9)

15.6

(7)

13 .6

(7)

7 .8

(8)
TV 시청 62 .7

(1)

63

(1)

62 .3

(1)

56

(1)

62

(2)

59 .7

(3)

6 1.8

(1)

62

(1)

63 .9

(1)
PC 관련 12 .5

(7)

16 .9

(6)

8 .3

(8)

8

(8)

3 .7

(11)

2 .5

(10)

15.1

(8)

9 .5

(8)

8

(7)
승부 놀이 3 .4

(11)

6 .4

(10)

0 .6

(12)

5 .8

(9)

5 .2

(8)

1 .6

(12)

4 .3

(10)

2 .8

(12)

4 .1

(10)
창작적

취미

3 .2

(12)

2 .4

(12)

3 .9

(10)

2 .4

(12)

2 .2

(12)

1 .9

(11)

3 .3

(11)

2 .9

(11)

2 .5

(12)
스포츠 8

(9)

13 .1

(8)

3 .2

(11)

13 .9

(7)

6

(7)

3 .1

(8)

13 .8

(9)

6 .5

(9)

4 .7

(9)
여행 15 .1

(6)

18 .8

(5)

11.6

(6)

25 .7

(5)

14.2

(6)

8 .8

(6)

23 .6

(5)

14 .7

(6)

11.3

(6)
사교 관련 32 .3

(4)

33 .3

(3)

3 1.4

(4)

29 .6

(4)

29 .7

(4)

23 .4

(4)

32 .8

(3)

34 .9

(3)

3 1.2

(4)
가족과

함께

22 .8

(5)

2 1.5

(4)

24

(5)

33 .1

(3)

21

(5)

2 1

(5)

29 .5

(4)

20 .5

(5)

17.4

(5)
가사 잡일 33 .5

(3)

16 .6

(7)

49 .4

(2)

2 1.8

(6)

36 .6

(3)

63 .1

(1)

22 .6

(6)

33 .7

(4)

39 .9

(3)
휴식 수면 50 .7

(2)

52 .6

(2)

48 .8

(3)

51.6

(2)

62 .3

(1)

62 .7

(2)

47.6

(2)

56 .4

(2)

59 .8

(2)
기타 3 .7

(10)

3

(11)

4 .4

(9)

3 .3

(11)

3 .9

(10)

3 .6

(7)

2 .8

(12)

3 .2

(10)

3 .2

(11)

주: 복수응답이었기 때문에 합이 100%를 초과

자료: 통계청, 2000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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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여가활용의 만족여부 및 불만족 이유
단위: %, ( )안은 순위

전체 남 여 고용주 자영자 가족종사자 상용 임시 일용

만족 3 1.6 32 .2 30 .9 3 1.1 32 .9 30 .2 3 1.0 25 .8 25 .8

불만족 68 .4 6 7.8 69 .1 68 .9 6 7.1 69 .8 69 .0 74 .2 74 .2

불만족 사유

경제적

부담

35 .9

(1)

34 .5

(1)

3 7.2

(1)

24

(2)

35.5

(1)

32 .5

(1)

28 .6

(1)

42 .9

(1)

52 .6

(1)

시간부족
16 .8

(2)

18 .4

(2)

15 .2

(2)

3 1.4

(1)

19 .7

(2)

26 .2

(2)

25.3

(2)

19 .1

(2)

10 .7

(2)

교통혼잡
3 .6

(5)

4 .2

(3)

3 .1

(5)

6

(3)

2 .8

(5)

1 .9

(5)

5 .9

(3)

3 .6

(3)

2 .4

(5)

여가시설

부족

2 .2

(6)

2 .3

(6)

2

(6)

1 .2

(7)

1.5

(6)

1 .2

(6)

2 .3

(5)

1 .9

(5)

1 .4

(6)

여가정보

부족

1.3

(7)

1 .2

(7)

1 .4

(7)

1 .3

(6)

0 .6

(7)

0 .7

(7)

1.7

(6)

1

(7)

0 .6

(7)

취미가

없어서

3 .8

(4)

3 .4

(5)

4 .2

(4)

2 .9

(4)

3 .3

(4)

3 .4

(4)

3 .6

(4)

3 .6

(3)

3 .8

(3)

건강 ,

체력 부족

4 .5

(3)

3 .5

(4)

5 .4

(3)

1 .7

(5)

3 .5

(3)

3 .6

(3)

1.4

(7)

1 .9

(5)

2 .5

(4)

기타
0 .4

(8)

0 .2

(8)

0 .5

(8)

0 .3

(8)

0 .2

(8)

0 .2

(8)

0 .2

(8)

0 .1

(8)

0 .3

(8)

자료: 통계청, 2000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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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지식기반경제에서 모든 근로자의 인적자원 개발은 항시적으로 필요하며 매우 중요

하다는 것은 상식

- 그러나 현재 우리의 직장문화 또는 근로문화는 한 개인이 일을 하면서 정기적으

로 교육훈련을 받기에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았을 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평균 근로자가

여가시간 중 자신의 인적자본 개발을 위해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은 거의 0에 가깝

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된다면 정기적으로 근로자 자신이 원하는 교

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가지게 됨.

- 물론 현재 주6일근무제 하에서도 현재의 직장으로부터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가 제공되기도 하지만

- 자신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자신이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받

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교육 및 훈련 수요에 대해 휴일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훈련 기관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한편 근로시간 단축 후 경기상승기로 다시 복귀할 때 기업들은 많은 신규채용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때 신규채용 인력의 기술이나 지식의 숙련도가 기존근로자와

큰 차이를 보인다면 기업이 그들의 재교육 및 훈련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야함.

- 따라서 현재의 교육제도 중 직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는 정책이 동반될

필요성이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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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역사회에의 참여

서구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정치,

문화, 사회적인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큰 사회일수록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의 참

여가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

- 성숙한 민주사회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사회와 정치의 변화에 참여

하고 활동하는 자세와 행동이 필요

- 이러한 활동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들의 고안과 동시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려는 적극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중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

인 참여를 필요로 함.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근로자들이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

- 이는 앞서 살펴본 <표 11>에 참여 및 봉사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0으로 나타날

때 이미 인지된 사실

- 현재 주부와 비근로자들이 관련 활동을 하고 있으나 사실 사회의 주축을 이루는

근로자들의 건전한 참여와 그러한 체제로의 발전이 바람직

따라서 이러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토

요일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벌일 수 있는 지역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지

원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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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가족단위의 여가생활 형성

현재 우리 근로자들의 오락문화는 직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음주 등 소비성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은 휴일에만 가능하지만 휴식, 수면, T V보기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따금씩 외식을 한다거나 여행을 가는 것이 가족끼리

보낼 수 있는 일반적 생활

이러한 현상은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경제적 여유에 가장 큰 원인이 있고 다음

으로 장시간의 근로로 인해 시간이 없거나 심신이 피로한 경우가 주원인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직장을 중심으로 소비하는 금액을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

고, 비용이 필요한 외식이나 여행으로 가족의 여가생활을 구성하지 않고 정기적

으로 활동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개발해 낸다면 이를 위한 경제적 부담은 감소할

것임.

토요휴무제는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영역을 확대해 주며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던 정기적인 가족단위의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임.

- 가족단위의 등산, 스포츠 활동, 문화 레저 활동, 동호회 모임 등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은 공공부문에서 제공해야 함.

-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 공공시설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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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근로시간 단축의 연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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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요약 및 결론

근로자들의 장시간근로에 따르는 부작용의 감소와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로시간 단축은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음.

- 마침내 노사정간의 의견조율이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를 생각 해야할

단계

- 이 시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현재 경제상황도 물론 고려해야 하겠으나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

적으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반

- 법제정 및 개정에 의한 제도의 도입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들을 선순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과 함께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점검과 설계가 매우 중요

-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화하는 적극적인 정책의 선

택이 필요하며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보완적 정책대응 또한 필수

-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올 사회적인 효과들 역시 사회적인 체질 개선을 포함한 정

책적인 보완조치들이 동반되어야할 필요성이 절실함.

결론적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변화

이며 동시에 낮은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저임금을 통한 가격경쟁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냉혹한 국제경쟁시대에 근로시간 단

축은 구조조정의 초점을 양적인 비용축소에서 지식경쟁력을 갖추는 질적인 체질의 개

선으로 바꾸는 주요한 출발점이 될 것임.

- 기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포함한 경영방식의 개선, 신기술의 개발 그리고 근로

자의 생산성 향상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근로자도 성과보상주의의 정착과 함께 근

무집중도와 효율을 높이고 자신의 인적자본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만 생존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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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 과거 근로시간 단축의 경험(1989∼1992)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변화

- 총근로시간은 주당 1.9시간, 3.8% 단축시키는 효과(초과근로시간은 거의 불변)

- 총고용에 미친 효과는 4.7%

- 실질임금은 10.1% 상승(임금상승의 주원인은 시간당 초과급여의 상승보다는 시간

당 실질정액급여의 상승이 주도)

전기(1985∼1988)와 후기(1993∼1996)와의 비교

- 1989∼1992년 사이에 산출량은 연평균 8.2% 증가하는 반면 투입량은 3.9% 감소

하여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12.6% 성장했고 전기의 9.0%나 후기의 10.7%보다 높

은 생산성증가율을 보임.

- 단위노동비용은 연평균 5.7% 상승하여 전기의 4.7%보다 다소 높은 반면 후기의

2.0%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던 편

□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

- 고용구조의 변화

- 고용창출

- 노동생산성

- 임금과 노동비용

- 경제성장력과 잠재성장률

■ 고용구조의 변화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

- 근로시간 단축을 시간당 임금의 상승으로 체감할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

동 참가 발생

- 파트타임 등 시간적 유연성을 가진 비정규직의 발생은 한계적 비경제활동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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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유인

- 비경제활동인구의 유입으로 장기적인 노동력 공급 부족의 우려 해소

고용형태의 다양화

-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해 다양한 근로형태의 기회가 주어질 경우, 파트타임이나 단

시간계약직 등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비정규근로의 활성화로 고용형태의 다양화

발생

노동시장의 유연화

-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확대할 경우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증가

- 단체교섭에서 근로시간과 임금교섭을 동시에 하는 패키지교섭이 이루어질 경우 임금

의 유연성 확보

- 기능적 유연성(근로자 숙련 향상)과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

■ 고용창출

고용창출은 국가별 사정에 따라 일관된 전망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근로

시간 단축 경험을 기초할 경우

-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9.1% 단축할 경우 총고용은 5.2% 증가

- 단순한 계산으로는 2000년의 임금근로자가 1,314만 명임을 감안할 때 68만 개의

일자리가 생성되는 것을 의미

전과 다른 주5일 근무제로의 근로시간단축은 초과근로가 가능한 평일 수가 하루

줄어듦으로 해서 기업이 초과근로를 활용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오히려 신규고용을

늘릴 가능성이 높음.

-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비정규근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초과근로를

활용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노동비용이 적게 들고 고용조정이 용이한 비정규근로

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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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생산성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킴.

생산성 향상의 요인

- 증가된 휴일 중 일부 시간을 직업능력개발에 활용하여 근로자의 인적자본을 제고

- 증가된 휴식에 의해 근로자의 피로현상(fatigue effect)을 감소, 산업재해 확률을

감소

- 기업 입장에서 근무집중도 제고하도록 감독(monitoring)을 강화

- 물적자원의 투입 증가로 근로자 1인당 자본점유량 상승

■ 임금

현재의 임금구조와 근로시간 실태

- 2000년 현재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근로시간 실태는 근속

기간이 5.6년인 대표근로자에 대해 (월)정액급여 1,181,866원, (월)초과급여

123,301원, (월)특별급여 352,422, 상여금 299,929원, 연월차수당 52,493원으로 구성

(통산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율은 4,732원)

최근까지 근로시간단축특위에서 논의되어온 내용을 참조하여 기본안 가정

- 유급 주휴의 무급화 및 그에 따른 임금보전

- 초과할증률 불변(50%)

- 유급 연월차 휴가일수의 하향 조정; 월차휴가를 연차휴가에 통합하되, 1년 이상인

자에게는 18일을 부여하고 3년당 1일씩 추가하되 상한선을 22일로 제한한다는

가정

임금보전 방식

- (통상임금기준) 시간당 임금율의 전면적인 조정에 의한 보전 방식

- 시간당 임금율과 상관없이 보전수당(조정수당) 등의 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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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방식에 세가지 시나리오를 첨가 (총 6개의 시나리오)

- 초과근로시간이 이전과 같은 경우

- 초과근로시간이 생산성의 향상이나 근로관리의 효율화로 이전보다 2시간 증가하

는 경우

- 초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동일하게 4시간 증가하는 경우

각 시나리오마다 임금 구성의 급여액들을 계산하여 월총급여액과 연간급여를 추정

한 후 임금상승률을 전망(<표 7> 참조)

통상임금기준 시간당 임금율을 30%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수준을 보전하는 경우

- 연간급여는 ①초과근로시간이 변화되지 않으면 2.1%, ②초과근로시간이 2시간 증

가하면 6.9%, ③초과근로시간이 4시간 증가하면 11.7% 증가

- 즉, 현재의 임금구조와 실태를 바탕으로 기본안에서와 같이 제도의 변화가 있다

면 단축되는 4시간을 모두 기존근로자들의 초과근로로 충당하는 최대 임금상승률

이 11.7%이며 생산성 향상이 100% 일어난다면 임금상승률은 2.1%일 것이라는

의미

- 그러나 이 수치는 모두 비현실적이며 실제 기업은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고려하

여 시간당 임금율이 증가하는 방식의 임금보전을 피하고 다음에 소개되는 보전수

당에 의해 임금을 보전할 것이 거의 확실

정상근로시간의 단축 및 유급 주휴의 무급화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수당으로 보

전하는 경우

- 연간급여는 ①초과근로시간이 변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 0.9% 감소, ②초과근로시

간이 2시간 증가하면 2.9% 증가, ③초과근로시간이 4시간 증가하면 6.6% 증가

- 즉, 통상임금기준 시간당 임금율 인상이 아닌 보전수당 신설로 임금보전이 이루

어지는 경우 가능한 임금상승의 최대치는 6.6%이며 최소치는 오히려 임금감소로

나타남.

- 분명히 나타날 근로강도의 강화, 생산성 향상, 과거 근로시간 단축의 경험 등 기

타 상황을 고려해 보건대 초과근로는 현재보다 0∼2시간 정도 증가하는 것을 평

균개념으로 보았을 때 임금상승효과는 약 2.9% 내로 나타나고 이 결과가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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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전망치라고 판단됨.

요약컨대 현재 우리 경제의 임금구조와 실태를 정확히 적용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휴일수의 조정, 임금 보전방법의 선택 등 대안들을 잘 이용하여 제도 도입이 될 경

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상승률은 전반적으로 2∼3%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노동비용

기업의 직접적인 관심은 근로시간 단축이 되었을 때 같은 산출량의 유지를 위한

기업단위의 비용 상승

- 노동비용은 현재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으로 인한 상승요인과 감축된 근로시

간으로 인해 신규채용을 하였을 경우 새로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기타비용

을 포함(모집비, 비임금복리비용, 교육훈련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전후하여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근로시간 단축 전의

산출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노동투입량(total man- hour )이 불변이어야 함.

-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근로자는 1주 약 48시간(44시간 정상근로 + 4시간 초과근

로)의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 ①그 중 근로시간이 4시간 감소할 경우 약 8.3%의 근로량 감소가 발생하고(신규

고용량이 8.3% 증가해야 동일한 총노동량 투입이 발생)(4/48 x 100 = 8.333), ②

2시간이 감소할 경우 4.2%의 감소가 발생하고(4.2%의 신규고용), ③ 총근로시간

의 감소가 없는 경우 근로량의 감소 또한 없음.(0%의 신규고용)

시간당 임금율을 올려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 1의 경우 가능한 최대의 노동비용 증

가율은 10.6∼11.7%P (<표 9> 참조)

다음으로 조정수당에 의해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 2의 경우 가능한 최대의 노동비

용 증가율은 6.6∼7.4%P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추정치들은 노동생산성 향상이 전혀 없으며 인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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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영방식의 변화가 없는 경우를 가정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노동비용 상승률을 의미한다는 것

-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현실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2, 근로시간 단축

이후 초과근로시간이 2시간 증가한 경우의 최대 노동비용 상승률은 약 7.2%

실제 노동비용 상승률은 이 수치보다 낮을 전망

- 근로 집중도와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향상

- 비정규직으로 충원의 경우 증가로 신규고용의 비용 감소

- 신규고용시의 임금을 5.6년 근속의 근로자들과 같은 것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신규채용자의 초임이 이들보다 훨씬 낮음.

■ 경제성장률 및 잠재성장률

주5일 근무제로의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인적자원개발, 경제활동참가율의 제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물적자원투자 유인 등을 발생시켜 잠재성장률을 높일 가

능성 존재

y* = K0 .6 (NHT )0 .4라는 단순한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그 구성변수들의 변화에 따라

생산량과 잠재국민생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정

- y*는 잠재국민생산, K는 물적자원, N은 근로자(취업자)의 수, H는 인적자본의 질

적인 수준, T는 근로시간

노동의 추가고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인적자본(생산성)이 전혀 향상

되지 않으며, 기업 또한 변화에 따른 물적자원의 재구성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

우 ( i의 경우)

- 노동의 한계생산력은 약 5.9% 상승하는 반면 국민생산은 기존의 181에서 174로

3.7% 하락

기존 근로자보다 인적자본의 질이 5% 떨어지는 근로자들을 추가고용하고 기존의

물적자원을 재분배할 경우 ( ii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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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0.3% 하락)으로 나타남.

물적자원의 투입이 5% 증가하고 인적자본의 질이 5% 떨어지는 근로자들을 추가

고용했을 때 ( iii의 경우)

- 노동의 한계생산력은 3.0% 상승하여 근로자의 임금상승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하

고, 전체 국민생산은 185.7로 현재와 비교하여 잠재성장률은 2.7% 상승

풀려난 하루 중 일부를 직업능력개발에 활용하여 인적자본의 질이 5% 상승하게

되고 물적자원의 투입이 5% 증가하는 경우 ( iv의 경우)

- 잠재성장률은 4.7%까지 증가

그러므로 근로시간 단축이 무조건 잠재국민생산 또는 잠재성장률은 하락시킬 위험

이 크다는 주장은 틀리며, 인적자본의 향상과 추가고용 및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발생한다면 잠재생산력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

- 인적자본의 향상과 추가고용 및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발생한다면 잠재생

산력이 상승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 분석결과는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과 보유인력을 고려한 적정한

투자를 통한 효율적인 물적자원의 배분(또는 기업경영)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

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 기업에 미치는 효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들의 일차적 관심은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비용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며 부정적 판단이 지배적

-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를 보면 증가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증가를 통해

흡수

-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집중력 증가, 학습노력 증가에 따른 인적자본의 향상 및

산재감소 등을 통한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 기업으로 하여금 또한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전망

- 단순한 노동강도의 강화가 아니라 유연하고 선택적인 근로시간의 재조직을 통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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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생산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

그러한 과정에서 노무관리가 강화되어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사관계

의 원활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근로시간 단축이후 임금협상 과정 중 세부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의사결정

사항으로부터 노사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단위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협상해야 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노사관계의 활성화 가능성도 큼.

전국적, 산업별, 업종별, 기업별 수준의 노사당사자들에게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법

개정 내용과 추진일정 등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

- 법자체가 법이 정할 부분과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이

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도록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함.

투입한 근로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과가 중요해지고 그에 따라 성과에 기

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성과주의형 보상제도가 더 강화

- 성과에 기초한 보상이 생산성의 증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평가의 합리성이 확보되어

야 함.

중소기업의 경우 관리 및 작업방식의 혁신을 추진할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적 근로시간과 작업조직의 개선에

적극적 투자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

■ 국민생활에 미치는 효과

근로의 변화

- 근로강도 및 집중도의 강화

- 성과주의형 보상제도의 강화는 업무성과의 향상을 위해 집중도를 높이고 본인의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노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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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생활의 다양화와 관련산업의 발전

- 현재 우리 국민의 여가생활은 그 세대의 소득을 책임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일 또

는 직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산업은 다양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일

부에만 편중

- 휴일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영향으로 휴일에 특별히 증가하는 여가활

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음; 휴일에는 잠을 더 자고, T V 등을 보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고, 재교육이나 훈련에는 거의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며, 지역사회 활동

에 참여하거나 봉사하는 일은 거의 없고, 문화적 행사나 스포츠 참여 등도 미미

한 정도(<표 11> 참조)

- 근로시간 단축을 국민의 다양한 여가생활과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레져산업(문화

산업, 관광산업, 게임산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제도의 도입으로 발생

가능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촉진시키는 한편 공공부문에서

도 이들이 여가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

음.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 주5일 근무제가 된다면 정기적으로 근로자 자신이 원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가지게 됨.

- 이를 위해서는 교육 및 훈련 수요에 대해 휴일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훈련 기관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지역사회에의 참여

- 서구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정

치, 문화, 사회적인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

- 성숙한 민주사회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사회와 정치의 변화에 참여

하고 활동하는 자세와 행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들의 고안과 동시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려는 적극성

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중 자원봉사

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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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단위의 여가생활 형성

- 현재 우리 근로자들의 오락문화는 직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음주 등 소비

성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 직장을 중심으로 소비하는 금액을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정기적

으로 활동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개발해 낸다면 이를 위한 경제적 부담은 오히려

감소

- 정기적인 가족단위의 활동(등산, 스포츠 활동, 문화 레저 활동, 동호회 모임 등)을

가능하게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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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결 론

지금까지 본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해 보았음.

- 과거 근로시간 단축의 경험은 임금의 상승은 약간 있었지만 고용의 증가와 생산

성의 증가가 발생하고 전체적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을 증명

- 고용구조의 변화로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

의 활성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를 전망

-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과 노동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상승시키고 우리나라

의 잠재성장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일부의 막연한 우려에 대해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구조와 근로시간 실태를 적용한 분석을 통해 임금과 노동비용의

상승률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의 예측보다 매우 낮게 나

오는 것과, 또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본과 물적자원의 활용여부에 따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

음.

- 기업은 근로관리와 작업조직 정비를 포함한 총체적인 인적자원관리의 혁신과 협

력적인 노사관계의 활성화가 필수적

- 근로자들에게는 근로태도 및 근로강도의 변화가 올 것이며, 다양한 여가생활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제공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적자본 향상, 지역

사회 활동, 가족단위의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며, 관련산업의 파

생적 발전을 기대

물론 이러한 효과는 제도의 도입방식과 이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에 따라 천차

만별로 나타날 수 있으나

-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미칠 효과

들을 선순환의 과정으로 이끄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당사자들은 바로 우리 근로

자, 기업, 정부 그리고 국민들 자신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 전체의 생

산성 향상이며 과연 이를 위해 근로자, 기업, 정부가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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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로의 근로시간 단축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적 보완과제 및 연구과제

- 주6일 근무제의 틀을 유지하며 정립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적인 환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이들을 어떤 식으로 정비해야 할 것인가(특히 금융, 의료,

공익 등 민생과 직관되어 있는 부문들에 대한 총점검과 자동화를 통한 서비스의

확대를 병행해야 함.)

-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총체적인 중소기업정책

의 틀 속에서 어떤 방식의 지원이 과연 효율적인가

-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비정규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비정규근로자의 현

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그 범위와 정의를 재정립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산성의 향상은 모든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융합될 때

만 가능, 따라서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해 줄 교육훈련기관과 프로그램 및 교사

제공에 대한 방법, 그리고 다른 한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법(파견근로제와 같은 인력지원업의 활성화, 인적자

원관리에 대한 Consulting, 협조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모델 고안 및 파급 등) 개

발

- 저비용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사

회인프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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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근로시간 단축의 선순환

근로자

- 근무 집중도의 강화

- 인적자본 향상을 위

한 투자 증대(학습,

훈련)

- 산재 위험의 감소

- 삶의 질 향상

-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 노동시장의 유연화

- 비정규직의 활성화

장기적 노동공급

부족 우려 해소

고용창출 실업의 감소

임금(노동비용)

의 상승 억제

기 업

- (근로관리 등)

인적자원관리의

효율화

- 고부가 지식산출물

생산으로의 전환

- 협조적 노사관계의

재구성

- 효율적인 인적ㆍ

물적 자원의 조합

재구성

- 여가생활의 다양화

- 사회활동 참여

- 가족단위의 여가문화

형성

- 문화, 관광, 오락

및 레저산업의

발전

-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

생산성 향상
잠재 성장률의

증가

협조적인 노사관계의

활성화

지식경쟁력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의

구조조정

정 부(공공부문)

- 효율적인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고안 및 도입(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

- 주6일근무제에 맞추어진 제도들에 대한 총점검 및 개선(금융, 의료 등 민생관련)

- 교육훈련체계(교육훈련기관, 프로그램, 교사, 양성 및 관리감독체계)의 혁신

-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관리를 위한 지원방법 개발

- 저비용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사회인프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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